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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ARTICLE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의 공법적 의의: 
관리비(수선유지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소연*

국문초록
장기수선충당금 제도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그 기능이 완전히 다하기 전에 적시에 수선함으로써 공동
주택의 수명을 늘리고 주거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마련된 공법적 규율이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일정한 비경상적 수선 공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야 하
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계획을 바탕으로 매월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그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지출해야 한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다른 수단으로 관리비가 있다. 
관리비는 소유자와 세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그 세부 사용 목적이 열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 그중 특히 
공용부분의 수선과 관련한 항목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수선유지비’다. 수선유지
비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수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
문에,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수선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들로서 상호배타적 
관계에 있다. 수선유지비와 비교할 때,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선 공사들은 그 성질
상 해당 시설의 자본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비경상적 행위로서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부담시킬 당위가 상대
적으로 약하고, 실제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에게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결과 장기수선
충당금 제도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를 위한 비용 중 소유자로부터만 징수할 만한 것과 세입자로부터도 
징수할 만한 것을 경계 짓는 기능 또한 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 관계 법령을 해석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유형의 수선 행위를 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나 
임차하여 설치하는 경우 모두 관리비를 재원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만 법문언상 이
러한 점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어: 공동주택관리법, 공용부분,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수선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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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건물이 오랫동안 기능을 다하려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상적으로는 청소나 경미한 보수 등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시설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되거나 큰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교체하여 그 기능을 회복할 필요도 있게 된다. 이러한 
관리에는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도 여럿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 부분에 대한 관리 행위는 그 관리를 위한 자금의 조달이 순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에 해당 관리 행위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 지출에 대한 부담감, 해당 관리 
행위로부터 누가 얼마나 이익을 보게 되며 누가 얼마나 비용을 분담해야 타당한지에 대한 생각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럿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 부분에 대한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자금의 조달에 관한 규율을 별도로 마련할 필
요가 있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 약 80%를 차지하는 주된 주거 형태이므로1) 공동주택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하는 것은 국민의 전체적인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요 공용 시설이 적시에 수선
되지 못하게 되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크게 해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선 자금의 조달과 관련하여 일정한 수준의 규율을 마
련할 필요가 더욱 크다. 현행법상으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으로 
약칭할 시 공동주택관리법을 의미한다) 등에 그러한 목적의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관리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중 하나인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목적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Ⅱ),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를 이루는 항목 중 
하나인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법률적 관계를 바탕으로2)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공법적 의의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살펴본 
후(Ⅲ),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수선 행위의 범위와 관련하여 실무상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을 몇 가지 검토하고자 
한다(Ⅳ). 

II.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개관

1. 입법 취지

공동주택이 노후화 등으로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기 전에 적시에 수선을 진행하면, 상실되어 가던 공동주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회복하고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3)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경우 그 성능의 유지나 
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관리 행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긴 상태에서는 그 행위가 적시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법적 규율의 개입을 고려할 만하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목표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여러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법 제1조).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 적시에 수선되도록 할 방법으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장래 수십 년 동안 언제, 얼마에, 어떻게 수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 그 계획을 바탕으로 매월 그 수선을 위한 자금
을 적립하고, 그 적립된 자금을 그 계획에 따라 지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위 계획의 명칭이 ‘장기수선계획’5)이고, 

1) 서지영, “공동주택, 전체 주택 중 79.2% 차지”, 아파트관리신문, 2024. 8. 9.,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99 
(2026. 2. 2. 확인).

2) 이 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법률적 관계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
도한 연구로는 최진호, “공동주택 양태별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합리적 운영방안”,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신창득, “공
동주택의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연구 - 서울시를 대상으로 -”,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등 참조. 

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2, 4면; 김선국 / 나효신 / 한충희,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시스템화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제19권 제1호(2003. 1.), 113면 참조.

4)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제7판), 피데스, 2023, 813면 참조.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모태인 구 주택건설촉진법(1978. 12. 5. 
법률 제3137호로 개정된 것)상 특별수선충당금 제도의 입법 목적 또한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따른 일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
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한다는 것이었다. 

5) 다만, ‘장기수선계획’이라는 명칭 자체는 집합건물과 관련된 법령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관리법에서도 건축물관리계획에 건
축물의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2항 제4호). 그러나 건축물관리법상의 장기수선계획은 
건물의 주요 설비의 수선 그 자체에 대한 계획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2020. 5.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16호로 
제정된 것) 참조], 건물의 공용 부분의 적시 관리를 위한 자금 조달 제도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장기수선계획과는 차이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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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획에 따라 적립하게 되는 자금의 명칭이 ‘장기수선충당금’이다(법 제2조 제1항 제18호, 제30조 등). 

2. 다른 법령상 유사 제도

(1) 집합건물법상 수선적립금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의 소유 및 이용 행태가 한 동의 건물을 수십 내지 수백 명이 구분소유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로 새롭게 
발전함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과 한계, 구분소유자들 간의 법률관계, 구분소유권과 공동 이용 부분 및 그 대지에 대한 소유·이용관
계, 등기 방법을 규명, 개선하여 집합건물에서의 공동생활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그 권리관계를 간명하게 공시하기 위하여 1985년 
제정된 법률이다.6)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이라는 특수한 소유권 구조를 가진 물건에 관하여 그 구분소유자들과 사용자들 사이의 법률
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한다. 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이라는 목적에서 입법되어 공법적 성격이 강한 공
동주택관리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민사법적 성격이 강하다.

집합건물법에도 건물의 관리 비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보다 규율의 정도가 약하고 구분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넓다. 집합건물의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의 관리 비용을 원칙적으로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한
다(집합건물법 제17조; 규약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7)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변경을 위한 행위
를 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그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집합건물법 제
23조의2,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참조). 그리고 집합건물의 점유자8)는 구분소유자가 건물, 대지,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 이에 따라 
관리단은 건물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모두를 상대로 걷을 수 있게 된다.9)

초기 집합건물법에는 위와 같은 규정들 외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와 유사한 규정은 없었으나, 2020년 개정으로 
‘수선적립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집합건물법 제17조의2). 수선적립금 규정의 요지는,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 대지, 부속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같은 조 제1항), 규약에 달리 정한 바
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구분소유자로부터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항), 이 수
선적립금은 위 수선계획의 이행과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수선공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같은 조 제4
항).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이나 적립금이 징수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
항 단서).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규정만이 적용
된다.

수선충당금 제도는 특정한 주체에게 건물 공용부분의 교체와 보수에 사용할 자금을 미리 계획하여 적립할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점
에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와는 달리 그 금원의 징수와 적립이 법
령상 의무가 아니라 권한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징수 내용 또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이는 사람의 기초적인 생활에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수선 자금
의 적립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10) 그 밖의 건물들의 경우에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자금을 징수할 법적 근거는 마련
하여 두되, 실제 징수 여부나 구체적인 징수 내용은 소유자들의 자율에 맡긴 것으로 이해하여 볼 수 있다.11) 

(2)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각 특별수선충당금 

일정한 규모 이상12)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할 자금으로서 특별수

6)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것) 제정이유 참조. 
7)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집합건물법 제23조). 대법원은 이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별도 조직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단체로 본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49687, 49694(병합) 판결 등].

8)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 아닌 자를 의미한다(집합건물법 제5조 제4항).
9)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도 참조. 
10) 다만, 현행법상 모든 공동주택이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세대 수나 승강기 설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일정

한 범위의 공동주택만이 적용 대상이 된다[아래 2. 가. 1) 참고]. 
11) 여기서 구분소유자들의 의사에 맡긴다고 함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의미이고,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거나 수선적립금의 적립에 동의한 소유자들로부터만 수선적립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12) 현행 법령상 (1) 300세대 이상이거나 (2)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공동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동주택관리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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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제1항). 이는 그 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
다.13)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교체 및 보수 항목들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고(위 제2항), 매달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도 표준건축비14)의 일정한 비율로 법정되어 있다(같
은 조 제5항).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해
당 주택의 주소지 관할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한편 일정한 규모 이상15)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도 그 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할 자금으로서 특별수
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제1항). 위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복리
시설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교체 및 보수 항목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
행규칙 제24조), 매달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도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일정한 비율로 법정되어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해당 주택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
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처럼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위 각 법령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와 유사한 특별수선충당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특별수선충당금 제도의 목적 또한 공용부분 수선을 위한 대규모 비용 지출에 대비함으로써 주택의 수명을 늘리고 주거
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서16)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목적과 동일하다. 특별수선충당금 계산의 전제가 되는 
장기수선계획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마련된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 
시설 공사의 상세도 서로 동일하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에는 요율을 관리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반면, 각 특별수선충당금은 그 
요율을 법령에 정하여 둠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충당금의 적립 속도를 임의로 정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특별수선
충당금을 별도 계좌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그 계좌의 명의를 임대사업자와 관할 행정청의 공동명의로 하도록 함
으로써 더 강하게 규율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분양주택에 비하여 임대주택의 경우 주요시설의 설비가 열등한 경우가 많아 수선의 필
요성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17) 특별수선충당금이 임대사업자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보다 충실하고 예측 
가능하게 적립,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하여 볼 수 있다. 

2. 구체적 규율 내용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매월 적립할 금액의 구체적 액수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결정되므로, 장기수선계획에 대하여 먼저 살핀다.
 

1) 장기수선계획의 의미 및 수립 의무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 중 공용부분 주요시설을 언제 어떻게 수선할 것이며 그 비용으로 지출할 장기수선충
당금을 얼마씩 적립해 나갈 것인지 대한 장기의 계획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18호, 제29조 제1항, 제3항, 제30조 제1항 등 참조).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소정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18)이라면 장기수선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의 기준과 동일하다.
13)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개요”, 국토교통부, 2018. 12. 11.,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

/dtl.jsp?idx=891 (2026. 2. 24. 확인) 참조. 
14)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15) 현행 법령상 (1) 300세대 이상이거나 (2)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3)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

역난방방식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제1항, 제51조 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제3
항). 

16) 헌법재판소 2023. 5. 25. 선고 2019헌바132·180·463, 2020헌바183·366, 2021헌바24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4. 가. 참조. 
17) 위의 결정 4. 가. 참조. 
18)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주택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공동주택
관리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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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의무는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또는 주택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
링을 하는 자)에게 있다(법 제29조 제1항 1문 전단).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승인권자가 위 사업주체가 작성한 장기수선계획을 해당 공동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면(같은 항 1문 후단), 이후로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
고 조정할 의무를 부담한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102조 제3항 제10호, 법 시행령 [별표9] 2. 
파). 

2)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대상 및 내용

장기수선계획은 그 공동주택에 존재하는 모든 공용부분에 대한 모든 수선 행위에 대하여 수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주택관
리법령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선 행위들을 일반조항 없이 열거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29조 제1항, 법 시행령 제31
조,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및 [별표1]).19) 위 수선 행위들은 경미한 하자의 보수 등 비교적 일상적인 수선이 아닌, 시설
의 교체 내지 대규모 보수 등 시설의 수명을 연장하고 감가상각된 가치를 회복시키는 상대적으로 비일상적인 것들이다,20)21)22)

장기수선계획에는 수선 행위별 수선시기와 수선비용,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29
조 제1항,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 제3항,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수선 행위들이 법정
되어 있음은 앞서 살펴보았고, 각 수선 행위의 주기도 법정되어 있다(법 시행규칙 [별표1]).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시설의 현황이 파악되고, 각 시설들과 관련하여 언제 얼마의 비용이 드는 수선을 할 것인지가 위 기준들에 따라 정해지면, 전체 계획기
간 중 필요한 총 수선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이처럼 산출된 총 수선비용을 연차별로 얼마씩 나누어 적립할 것인지를 비율로 표현한 것을 요율이라고 한다. 요율은 공동주택관리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23) 앞서 산출한 총 수선비용에 요율을 적용하면 
연차별로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을 구할 수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각 세대별로 공급면적에 비례하여 장기수
선충당금을 분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24) 연차별로 적립할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이 산출되면 그로써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액도 산출할 수 있다.25)

19) 아파트 외부의 페인트 전면 도장, 변전설비 중 변압기의 전면교체,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의 전면교체 등 크게 63개의 수선 행위가 공동주택관리
법 시행규칙 [별표1]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대상으로 되어 있다. 

20) 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수선 행위들의 예상 수선 주기는 5년~30년으로 장기간이다. 
2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장기수선계획’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선·교체공사를 통한 건물의 장수

선화를 위하여 40년 정도의 기간을 기준으로 수선항목과 수선주기를 예상하여 수선일정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앞의 글, 5쪽. 

22) 구 주택법 당시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수선 유형이 147개로 훨씬 많았고, 전면 수선과 일부 수선이 모두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으로 되
어 있는 유형도 더 많았으나,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이유로 2016. 8. 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당시 감소, 정리되었다. 

23)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는 요율 또한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둘 수 있을 것이지만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이를 자율에 맡기고 있다.
24) 공급면적 기준 분담 원칙은 본래 2003년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때 소유자들이 공급면적 외에 다른 분담기

준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자,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 시행규칙 [별표1]의 산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분담) 
규정은 관리규약에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 이에 따르라는 의미이므로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분담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법
제처 법령해석 2020. 8. 10.자 안건번호 20-0110).
  그러나 이러한 해석상 혼란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21. 10. 19. 개정되어, 당초 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
어 있던 위 내용을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규정하게 되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62
호)]. 위 개정 이후 법제처는,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산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분담) 규정은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의 산정 방법을 일률
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관리규약으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 오고 있다(법제처 법령해석 2023. 8. 28.자 안건번호 23-0395).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공동주택단지 중 승강기가 설치된 동과 아예 설치되지 않은 동이 섞여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승강기가 없는 동의 소유자
도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분담하여야 하고, 승강기가 없다는 이유로 분담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법제처 법령해석 20
24. 6. 11.자 안건번호 24-0319). 어느 구분소유자가 1층을 소유함으로써 승강기를 사용할 일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면적을 기준으로 분담하는 것의 일반적인 타당성, 면적이라는 단순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의 효율성, 소유자에게 자율적 결정의 여
지를 넓게 인정하였을 때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면적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입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으로 
생각된다{승강기 사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면적에 비례하여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을 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로 수원
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64702 판결[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76550 판결)] 
참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현행과 같이 개정되기 전의 사안이다}. 다만 위 승강기 사안과 같이 전유부분과 해당 공용시
설의 물리적 관계로 인하여 특정 구분소유자가 해당 공용시설을 사용할 일이 없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고, 이러한 경우 면적 기준이 그 타당성
을 일부 상실하는 것도 사실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가능할지도 검토해 볼 만하다.

25)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나(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2문), 다만 아직 최소 적립금액 기준이 고시된 것
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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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정기적으로26)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하여야 하며, 그 검토한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제2항).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지 않거나 검토 내용을 기록·보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
다(법 제102조 제3항 제10호, 법 시행령 [별표9] 2. 파). 

한편 정기 검토 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입주자27)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수시로 조정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장기수선계획은 이행되어야 하므로(법 제29조 제2항 후단), 장기수선계획상의 수선시기가 도래하였으나 
그 계획한 수선을 진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설의 상태가 양호하여 그 계획한 수선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기존 장기수선계획
상의 수선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수선할 필요가 발생하였고 그 수선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는 상황 등에서 이러한 수
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소유자들로부터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고(법 제30조 제1항),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세입자28))에게 납부를 요구할 수는 없다.29) 달리 말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공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
는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다.30) 이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
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이 소유자라는 점을 재차 확인
하고 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내역을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소정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제4항 제4호). 장
기수선충당금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31)와 구분해서 징수하여야 하고(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관리비를 비롯하여 관리
주체가 징수할 수 있는 각종 여타 금원32)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1문 후단). 

(3)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33)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제2항 1문 후단). 장기수
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102조 제2항 제4호, 법 시행령 [별표9] 2. 하).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사용하여야 한다(법 제30조 제2항 본문). 문언상 법 제3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 사용’의 의미 범위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법 제102조 제2항 제9호34)).35)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출 건에 대한 관

26) 현행법상으로는 3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27)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한다(법 제2조 제1항 제5호).
28)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6호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29) 다만, 분양 전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30) 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2조 제3항 제11호는 ‘제30조

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미납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만약 관리주체가 소유자로부터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하여 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그때까지 미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예치금을 가지고 정산할 수 있을 뿐이다(법 제24조 제1항, 제2항).

31) 관리비의 의미 및 장기수선충당금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아래 Ⅲ.에서 구체적으로 본다.
32)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세입자가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관리비,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나 세입자로부터 받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
할 수 있는 이용료, 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직접 보수한 후 부과할 수 있는 보
수 비용. 

33)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제1문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2조 제2항 제4호
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 시설’의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중 그 수선에 대비하여 자금을 미리 적립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중요도가 인정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8호가 ‘장기수선계획’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등에 관한 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이 관리주체에게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이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규칙 제9조가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
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을 [별표1]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요 시설’의 범위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여 구체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4)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수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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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주체의 사용계획서 작성과 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
리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102조 제2항 제9호, 법 시행령 [별표9] 2. 소).

그리하여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어떠한 시설에 대하여 수선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나 그 시기가 장기수선계획에 계획된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수선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
어서 위법하다. 이러한 경우 먼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그 수선 공사를 장기수선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킨 다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한다.36) 한편, 장기수선계획에 특정 시점에 수선을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 한 그 계획된 수선 시점이 도래하면 그 계획에 
따라 수선을 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이 여전히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선의무를 면하게 되지는 않는다. 수선이 불필요하다
고 판단된다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수선 시기를 미룰 수 있다. 

3. 소결

이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제도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그 기능이 완전히 다하기 전에 적시에 수선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수명을 
늘리고 주거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마련된 공법적 규율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교체나 
대규모 보수 등 비일상적 수선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별도의 규율이 없는 상태에서는 수선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최적의 수선 시기를 놓치기 쉬운 한편,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 확보의 중요성이 상당하므로, 이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다. 

III.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수선유지비)의 관계

1.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수선유지비)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란 공동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의무관리 공동주택37)의 관리주체가 입주자(이하 ‘소
유자’)와 세입자에게 징수할 권한을 갖는 금원이다(법 제23조).38) 건물의 관리로 인하여 소유자만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세입자도 그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향유하므로, 건물의 관리를 위한 자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에 세입자를 포
함시키는 것도 일응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관리비의 내용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별표2]에 의하여 열 가지 항목39)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관리주체는 소유자나 세입자
로부터 위 열 가지 항목에 속하지 않는 금액을 관리비로서 징수할 수 없다. 관리주체는 소유자나 세입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위 열 
가지 항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관리비의 용도 외 사용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관리비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항목들은 그 지출에 따른 효용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는 소비성 항목들이지만(일반관리비, 청소비, 경
비비, 소독비, 난방비, 급탕비, 위탁관리수수료 등), 수선유지비는 공동주택의 자본적 가치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항목으로서 다른 
항목들과 상대적으로 구별된다. 수선유지비는 보다 세부적으로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
용부분의 수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법 시행령 [별표2] 9. 가.},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사를 진행하면서 그 공사에 당초 계획에 정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102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초과 사용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법 제102조 제2
항 제9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예가 있다[김상호, “‘장충금 초과 공사 과태료 1000만원’ 법원 항고심서 
“취소””, 한국아파트신문, 2025. 6. 4.,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408 (2025. 10. 22. 확인)]. 

35) 예외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정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사유가 한정되어 있고, 그 경우에도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가 필요하다(법 제30조 제2항 단서 및 각 호). 

36) 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으로 ‘중요 시설에 대하여 예기치 못하게 공사를 할 필요가 발생하거나 소액 
공사의 필요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집행한 후 사후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허용
한다’는 취지를 포함시켜 두었다면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집행하는 것이 가
능하다고 해석한다(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위의 글, 19-21쪽). 공동주택의 적시 수선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유연한 운용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제도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이는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된 의무의 범위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
리주체가 경우에 따라 자율적으로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므로, 법규범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해석상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주자대
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을 입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37)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
38) 김종보, 앞의 책, 811쪽 참조. 
39)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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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같은 항 나.),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같은 항 다.)으로 구성된다. 이 중 장기수선충당금과의 관계에 있
어 특히 유의미한 부분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같은 항 가.) 부분이다. 논의의 편의상 아래에서는 ‘수선유지비’라고 하는 경우 위 부분을 의미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수선유지비)의 관계

(1) 공용부분 수선을 위한 상호배타적 자금 조달 방식

최소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수선, 보수, 유지와 관련하여서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상호배타적 관계에 있다. 수선유지
비의 목적이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수선·보수’라고 하여 장기수선계획의 여집합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관리비의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는 수선 행위에 수선유지비를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리비를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결국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는 수선 행위는 장기수선충당
금만을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중 어느 쪽을 재원으로 삼아도 무방한 수선 행위란 존재하지 않고, 공용
부분의 수선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것과 수선유지비로 조달할 수 있는 것 2개의 범주로 나누어
진다. 

관리주체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하여 징수해야 하고(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하는 계좌
는 관리비를 예치하는 계좌와 별도로 두어야 한다(같은 조 제7항). 이처럼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두 가지 재원 조달 방식의 상호배타적 성격을 드러낸다.

 

(2) 소유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수선 행위의 범위 획정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 수선 행위들은 해당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아예 교체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행위들로서 시설의 자본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들이다. 예상 수선 주기도 수년에서 수십 년으로 매우 길다(현행 법령상으로는 5~30
년이다). 소비성 지출의 효용이 그 지출 시점에 즉각적으로 발생하고 지속시간이 길지 않아 세입자가 그 지출의 효용을 상당 부분 향유
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대상이 될 정도의 수선 행위를 통한 자산 가치의 증가는 그 비용을 지출하는 시점의 
세입자가 누리는 효용과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유지비에 비하여 이를 세
입자로부터 징수할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소유자와 세입자 중 누구를 상대로도 징수할 권한을 부여한 반
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로부터만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세입자로부터 징수할 타당성이 비교적 약한 일련의 수선 행위들
이 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고, 이 일련의 수선 행위들을 위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므로 수선유지비를 지출할 수 없으
며, 결과적으로 위 수선 행위들을 위한 자금은 소유자로부터만 징수된다. 

그렇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제도의 주된 목적이 적립식 자금 마련을 통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적시 수선이라고 하더라도 장기수
선충당금 제도의 기능을 그에만 국한하여 볼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를 위한 지출 중 자본적 지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항목들을 위한 자금이 소유자로부터만 조달되도록 하는 기능까지 수행한다고 이해된다. 요컨대, 현행법상 장기수선충당금 제
도는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 중 소유자로부터만 징수할 만한 것과 세입자로부터도 징수할 만한 것을 경계 짓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IV.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범위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용부분의 수선 및 보수와 관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행위와 수선유지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상호배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과 관리비의 용도 외 사용이 각각 과태료 부과 대상
으로 규정되어 있다(법 제102조 제2항 제9호). 따라서 어떤 아파트에서 공용 시설의 전체나 일부 교체 또는 그에 준하는 성격의 행위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고자 할 때 그 행위가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중 무엇을 재원으로 삼을 수 있는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곧 과
태료 부과의 문제로 연결된다.

실제로 관리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공사에 관리비를 사용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공사에 장기수선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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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드물지 않다.40) 그러나 현행 공동주
택관리법령의 문언만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중 무엇을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언제나 쉽
지만은 않다.41) 이에 이 장에서는 현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중 무엇을 재원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 되는 상황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공사라면 장기수선충당금만을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당초 계획에 반영한 수선 시점에 비해 이른 시점
에 수선이 필요해지거나 당초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드러난 경우, 관리비를 재원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이 질문
에 답하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족42)을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구체적인 지출 근거가 부재하는 경우에 관리 현장이 어떤 조
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43)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직접 ‘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공사는 장기수
선충당금을 지출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규칙 [별표1]에 정한 수선행위에 관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의
무, 장기수선계획을 이행할 의무,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지출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러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한다. 

법문언상으로는, 위 상황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삼지 않는 행위가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의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수선 행위들에 관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적법하게 수립하였고, 아직 장기수선계획상의 수
선 시점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장기수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반하여 사용하는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위 상황에서 수선유지비를 지출하는 것이 관리비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수선유지비는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그 시점에 수립되어 있는 구체적인 장기수선계획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그 장기수선계획에 계획된 것보다 
이른 시기에 하게 된 수선 공사나 그 장기수선계획에 계획된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된 부분’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고 수선유지비를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관계, 장기수선충당금의 입법 취지의 관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는 위 상황에
서 장기수선계획의 초과분을 관리비로 지출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기수선충당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장기수
선계획의 충실한 작성44)과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월 적립금액 산출이 전제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에 수선유지비를 사용할 수 있
다고 해석하게 되면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의무나 조정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들이 장기수선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거나 조정할 이유가 
없게 되므로, 공동주택 공용부분이 적시에 수선되도록 하겠다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게 어렵게 된다.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
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까지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번거롭다는 점,45) 관리비의 경우 실제 거주자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비
로의 도피가 쉬운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는 경우 소유자로부터 그 자금이 조달되도록 한 수선 행위를 위한 자금이 결국 세입자로부터 
징수될 우려가 커진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처럼 위 상황에서는 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46) 결국, 법 시행규칙 [별표1]은 단순히 

40) 최인진, “경기도, 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아파트 부적정 관리 701건 적발”, 경향신문, 2022. 9. 14., https://www.khan.co.kr/article/202209
141323001#ENT (2026. 3. 15. 확인); 박재순, “경비비로 장기수선항목 임대료 집행, 과태료 불복 이의신청 내용은?”, 한국아파트신문, 2025. 
7. 10.,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33 (2026. 3. 15. 확인) 등 참조.

4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5, 82-85면의 질의회신 사례 등 참조.
42) 관리비를 그 정해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다고 지적받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그 위반 경위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여 관리비를 사

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최모란, “장기수선충당금 놔두고 왜 관리비로 공사했나? 충당금 부적정 관리한 아파트 무더기 적
발”, 중앙일보, 2017. 8. 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867371 (2026. 3. 15. 확인) 참조.

43)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해석 2014. 2. 27.자 안건번호 14-0076도 참조.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동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반영햐여야 한다는 취지다. 

44) 이를 위하여, 어떤 시설들에 관한 어느 정도 규모의 공사를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으로 할 것인지, 각 시설의 수선 주기를 어느 정도로 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지 등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의 현실화를 위하여 연구들이 이루어진다. 이석제 외 6명,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21, 12-18면 참조. 최근인 2025년에도 법 시행규칙 
[별표1]이 개정되어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인 공사 항목과 수선 주기가 조정된 바 있다. 

45) 고경희, “경기도, 아파트 장기수선 ‘부적정 165건’ 적발···원인은?”, 아파트관리신문, 2017. 9. 6.,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
html?idxno=52505 (2026. 3. 16. 확인). 

46)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므로, 장기수선계획을 먼저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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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수선유지비를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달리 말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사
용할 수 없는) 수선 행위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수선유지비를 재원으로 삼을 수선 행위인지 또한 법 시행규칙 [별표1]에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 대상으로 규정된 유형의 수선 행위인지가 기준이 되며, 현재의 장기수선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행위인지 여부가 기준이 되
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문언상 ‘현재 수립되어 있는 구체적인 장기수선계획’과 ‘법 시행규칙 [별표1]에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으로 규정된 수선 행
위’가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정비하여 수범자의 의무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세입자 또한 그 거주 기간 동안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사용하며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기여하는 자라는 점에서, 자본적 지출의 성
격을 갖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부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그 타당성이 약한 것일 뿐 절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수선 비용을 세입자로부터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당해 시설의 성질과 사용 양태, 당해 시설
의 관리 책임에 관한 다른 법령상의 규정,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며, 
입법자로서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일정한 요건47)하에서 관리비의 사용을 허
용하는 제도 설계도 가능할 것이다.

2. 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시설의 신규 설치 비용의 조달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그 공동주택에 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려는 경우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
할 수 있는가?48) 예컨대 CCTV나 주차 차단기가 없던 아파트 단지에서 이를 신설하려고 하거나 CCTV의 설치 대수를 늘리려고 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입장은, 분명하지는 않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49) 

우선, 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시설을 신설함에 있어 관리비를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수선유지비는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교
체 및 보수’라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신설’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리비는 그 지출 용도가 열 가지로 한정되어 있는 점, 장기
수선충당금에 비하여 관리비의 징수 및 지출 절차가 덜 번거로운 점, 관리비의 징수 대상에 세입자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
선유지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의 의사가 합치하여 신규 시설의 설치 자금을 모으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시설의 신설을 위한 자금을 징수할 방법 또한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설의 신설 행위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
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것을 허용할 만한지를 이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문언상 장기수선충당금 또한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고(법 제30조 제1
항 참조) 그 용도에 시설의 ‘신설’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법률 규정의 위임을 받아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시설과 수선 내용의 상
세를 규정한 법 시행규칙 [별표1]에도 시설을 신설하는 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법 시행규칙 제8조
에서 그 시설의 신설도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수선계획은 관리규약의 개정을 통해 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수선 행위가 아닌 다른 수선 행위들도 반영하
는 것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고(관리비의 용도를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없는 것과는 다르다),50)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를 상대로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대상 시설을 자율적으로 늘리더라도 부담 주체의 타당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시설의 신설은 그 시설의 자
본적 가치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시설의 교체(수선)와 본질적으로 유사한데, 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시설이라면 그 시설의 자

47) 예를 들어 이미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여야 한다는 등 필요성을 요구하거나, 당장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등 시급
성을 요구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48) 이때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에게 부여된 권한의 행사 없이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충분한 자금을 모아 시설을 설치할 가능성은 논외로 한
다.

49)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위의 글, 84-85면(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 88면(주차차
단기를 전면교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설하는 행위도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차차단기를 신설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에 반
영하여야 한다는 취지). 반면, 82면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
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 주민운동시설의 운동기구 구입을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도 
하는데, 그 이유가 주민운동시설이 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지, 시설의 교체나 보수가 아닌 신설이기 때문인지는 분명
하지 않다.

50)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
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위의 글, 7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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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은 수선유지비보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입법적 판단이 
이미 한번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신설 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다고 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목적에 배치된다고 단정하
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시설의 신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해당 시설의 신설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충분한 징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신설을 위하여 사용
하게 되면 기존 시설의 수선에 사용할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
립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공용 시설의 신설 비용을 소유자들로부터 
조달할 유효한 수단을 제공하면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실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위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법 시행규칙 [별표1] 규정 시설의 신설 행위에 대하
여 (시설 교체나 보수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51)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조정하지 않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라는 제재로 이어지므로 그 근거 규정의 확대 해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체 및 보
수’의 통상적 의미에 ‘신설’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기수선계획의 수시 조정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29조 제3항이 ‘입주
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
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주요시설의 ‘신설’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시설을 신설함에 따라 그 시설
에 관하여 발생하게 될 교체 및 수선 수요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문언상 자연스럽다. 물론, 시설의 신설에 장
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지출 근거의 마련을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에 그 신설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결국 시
설의 신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와 외관상으로는 사실상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
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시설의 신설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으로 보면 충분하
고,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의 위반으로 볼 필요는 없다. 

3. 법 시행규칙 [별표1] 규정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그 자금을 관리비로 조달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시설을 타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차만 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해당 시설이 법 시행규칙 [별표1]에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설인 경우, 해당 시설의 임차 비용을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할까? 대표적인 사례가 경비용역 제공 업체가 CCTV 등 방범 설비를 공동주택 단지에 임대, 설치, 관리하
여 주는 경우다.52) CCTV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하나로서 법 시행규칙 [별표1]에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앞서 장기수선충당금 제도가 일정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비경상적 수선 비용이 소유자로부터만 징수되도록 하는 기능
을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관련 법령들을 관리비로의 도피가 쉬운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취지와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의 범위를 확장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이 CCTV를 법 시행규칙 [별표1]에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시설로 규정한 것은 CCTV 설비의 교체 비용을 소유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수선유지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공동주택 관리의 관점에서 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
정된 행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세입자로부터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공동주택관리법
령이 예정한 결과에 반하고, 제도를 잠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그 교체 비용이 명목상 임대료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설의 교체 비용을 월 단위로 분산한 것에 불과한 이상 이는 관리비로 지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
다.

이러한 임차 비용을 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다는 논거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시설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는 시설로 한정
되므로 그 시설이 구분소유자들이 소유자로서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니라 임차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
립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의 공용부분’에 대한 것이고,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용부분’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공용부분’은 집합건물법상의 
‘공용부분’을 의식하며 사용된 개념으로 생각되는데, 최소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은 그 소유권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이러한 집합건물법상의 공용부분의 법적 성질,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의 문언, 그리고 장기수
선충당금 제도가 그 징수의 상대방을 소유자로 한정한 것에는 그 시설의 수선을 통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산 가치가 그 시설의 소유자에
게 귀속된다는 점이 고려되었음을 종합하면, 여럿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더라도 그 시설이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시설은 아

51) 물론 신설된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대한 내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0. 자 2024과54608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7. 10. 자 2025과50464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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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면 그 시설에 관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그 시설과 관련된 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53)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의 의미를 반드시 ‘공유자들이 공유하는 대상
으로서의 공용부분’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공
법적 목적을 고려하면, 전유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서로 다르게 규율할 필요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지점은 그 부분을 각 구분소유자(또
는 세입자)가 각자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여럿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있고, 그 부분이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하는 것인지 임대
한 것인지는 비교적 부차적인 사정이다. 그렇다면 위 규정에서의 공용부분이 공유 관계를 전제한다고 볼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
서, 위 공용부분은 공동주택 중 여럿이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그러한 특성에 적합한 관리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부분을 의미한다고 이
해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현행 법령하에서는 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시설의 임차에 관리비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관리비의 용
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해 보인다.54)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용부분의 관리와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세입자에
게 부담시키는 것이 반드시 부당한 것은 아니고, 이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으며, 시설 가치의 감가상각분을 매월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라면 세입자로서도 자신의 주거 기간 동안 자신이 사용·수익하는 경비 장비에 대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로서는 아직 장기수선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못하였다는 등 일정한 요건하에서 시설 임
차료를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대상이 반드시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시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전제에서는, 법 시행규
칙 [별표1]에 규정된 시설을 임차 방식으로 설치할 때 관리비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시설은 반
드시 구분소유자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만 설치할 수 있고 임차 방식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고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이다. 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시설을 임차 방식으로 설치하더라도, 그 비용 중 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내용에 준하는 부
분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여 설치하였다면, 이를 장기수선계획 조정 의무 위반이나 장기수
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현행 법령상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V. 결론

지금까지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 제도가 단순히 공동주택의 적시 수선을 위한 자금 적립 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
동주택 공용부분 관리를 위한 자금 징수 방법으로서 수선유지비(관리비)와 함께 상호배타적으로 두 축을 이루면서, 소유자로부터만 그 
재원을 징수할 수 있는 관리 행위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한편으로, 현행 법령의 문언만으로는 공동
주택 관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무엇을 재원으로 시설을 신설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다수 존
재한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관련 규정들의 위반이 과태료 부과라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는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상
황들에 대하여 입법적 보완을 통해 규율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필요하다면, 시설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출할 합리적인 이유가 발생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등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여 예외 규정을 마련
하여 두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정부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에 대한 현장 인식 제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의 합리성 제고를 위
하여 노력하여 오고 있는바, 장기수선충당금 제도가 자리를 잡아 갈수록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도 높아질 것이다.

투고일 2026. 2. 28. 심사완료일 2026. 3. 13. 게재확정일 2026. 3. 17.

53)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지 않는 이상 그 설치 비용을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과태료 사건이 있다[김선형, “CCTV 등 보안·방범시설은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해야”, 아파트관리신문, 2024. 11. 8., https://www.aptn.c
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81 (2026. 2. 28. 확인) 참조].

54) 국토교통부 또한 원칙적으로 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시설을 임대 방식으로 설치하면서 그 임대 비용을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경기도 공동주택과, 『2016 경기도 바른 공동주택 관리 매뉴얼』, 경기도 공동주택과, 2016, 94면; 위의 기사 참조], 현장에서
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신축 아파트에서 신속히 CCTV 등 시설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임대 방식으로 이를 설치하는 것을 예
외적으로 허용하여 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0. 자 2024과54609 결정의 결정문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서
구청의 회신자료에 대한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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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blic-Law Implications of the Long-Term Repair Allowance System 
under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Focusing on Its 

Relationship with Management Expenses (Repair and Maintenance Costs)

 Kim, Soyeon*

The long-term repair allowance system constitutes a public-law regulatory mechanism established under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hereinafter “the Act”). Its purpose is to extend the lifespan of multi-family housing and maintain the quality of residence 
by ensuring timely repair of common areas before their functions are exhausted. Regarding certain substantial repair works pertaining to 
major facilities of the common areas of multi-family housing, a long-term repair plan must be formulated. Based on such a plan, the 
management entity of the relevant multi-family housing is required to collect and accumulate a long-term repair allowance from the owners 
on a monthly basis, and the accumulated allowance must be expended in accordance with the long-term repair plan.

Meanwhile, under the Act, “management expenses” serve as another means of financing the costs required for the management of the 
common areas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expenses may be imposed on both owners and tenants, and their detailed purposes of 
use are limited to 10 statutory categories. Among these, the key item pertaining to the long-term repair allowance is “repair and 
maintenance costs.” Since repair and maintenance costs are defined as “costs incurred for the repair and maintenance of common areas of 
multi-family housing that are excluded from the long-term repair plan,” the long-term repair allowance and repair and maintenance costs 
form a mutually exclusive relationship as methods of financing repair costs for common areas.

Additionally, repair works subject to the mandatory establishment of a long-term repair plan are, by their nature, substantial acts that 
enhance the capital value of the relevant facilities. Accordingly, the normative justification for imposing such costs on tenants is relatively 
weak. Indeed, as the Act provides that long-term repair allowance may be imposed only on owners, the long-term repair allowance system 
also functions to demarcate, among the costs required for the management of common areas of multi-family housing, those that may be 
appropriately collected exclusively from owners and those that may also be collected from tenants.

In the context of this structural relationship, a proper interpretation of the Act suggests that management expenses may not serve as the 
financial sourc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where repair works whose kinds are designated as subject to a long-term repair plan are 
undertaken, where facilities designated as subject to a long-term repair plan are newly installed, and where such facilities are leased and 
installed. However, as this conclusion cannot be regarded as definitive based on the statutory text alone, legislative clarification would be 
desirable.

Keywords: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common areas, long-term repair allowance, management expenses, repair and 
maintenance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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